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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온라인 플랫폼이 초래하는 독과점, 갑질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 방향을 둘러싸고 강력한 정부규제를 추

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왔다. 그러던 와중 디지털 플랫폼 정

부를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 민간기구를 공식 출범하고 자율규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

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부발의하면서 장기간의 논의 끝에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정책산출이 발생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간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정책변동과정과 자율규제 정책산출의 동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배집단 변

화, 자율규제 옹호연합의 자원 강화, 그 과정에서의 정책지향학습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정책변동을 이끈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경제, 자율규제, 옹호연합모형(ACF), 정책변동과정

Ⅰ. 서론

디지털 시장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소비자 간, 또는 사업자 간을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Wahuningtyas, 2019). 온라인 플랫폼은 정

보 수집, 소비, 장소 예약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Stark & Pais, 2020). 국

내외 플랫폼 기업들은 거래 비용이 낮은 플랫폼의 이점을 활용해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플랫폼으

로 끌어들이며 시장 지배력을 높여왔다(Daugareilh et al., 2019; Rahman & Thelen, 2019).

그러나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운 온라인 플랫폼은 빠른 속도로 성장한 만큼 반경쟁 행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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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뉴스의 확산, 유해하고 폭력적인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에 더하여(Schlesinger, 2020),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에서 기인하는 독과점, 갑질 등 갖가지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작용들

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과 사회적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요구를 

불러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촉발되었다(Flew & Gillett, 

2021).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한편으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논란 또한 만만치 

않다. 과도한 정부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네트워크 효과, 

디지털 사이클의 빠른 속도, 다양성과 불투명성 등 플랫폼의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빠르게 확산하는 플랫폼 관련 문제들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Tessier et 

al., 2017).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당사자인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규제 대신 자율규제를 주장해 왔다. 자율

규제는 정부가 아닌 기업 및 산업계가 자체의 규칙과 표준을 설정하고 시행하는 규제 프로세스를 

말한다. 자율규제 옹호자들은 자율규제를 활용하면 정부규제에 비해 규칙 제정, 모니터링, 집행 

및 교정 프로세스 등을 빠르게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Castro, 2011). 혁신과 유연성이 시장 경쟁력의 결정적 요인으로 강조되는 플랫폼 영역의 경

우 정부 규율보다는 민간 주도의 규율이 규제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더 적합한 규제모형이라

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다 해서 이들이 반드시 강한 규제 의지를 지니거

나 효과적인 규제를 달성할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인해 규제기관

은 자율규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 왔다(Braithwaite, 1982).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정책적 논의와 입법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 통신사업과 인터넷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당시 성장세를 타기 시작한 인터넷 포털

의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하였고, 2010년대 이후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빠

르게 강화됨에 따라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더하여, 배달, 중고 거래 등으로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로부터 파생

되는 부작용들이 속출하였고, 매 규제 당국마다 소비자 보호, 독과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플랫폼 

규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왔다.

그러나 지금껏 플랫폼 규제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에도 정부규제와 자율규

제 사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에 막혀 소수의 법안만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을 뿐, 실질적

인 규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결론이 맺어지

지 못하던 와중,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플랫폼 자율규제의 내용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이 2023년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아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지

만, 이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자율규제가 정부안으로 법에 명시되어 발의된 것으로 플랫폼 규

제 역사에 기록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20년간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논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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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쟁점, 그 과정에 관여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자율규제 정책산출이 발생한 과

정과 동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책과정 전반에서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사이의 대립이 이어져 온 

것이 주요한 쟁점인 바, 본 연구는 분석의 틀로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였다. ACF는 서로 다

른 신념을 가진 옹호연합들이 활동하는 정책하위체제를 중심으로 정책변동의 인과적 설명을 제시

하는 모델이다(Sabatier, 1988). 본 연구는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사이에서 시기별 정책행위자들의 

동태적 위치에 주목하여 플랫폼 규제 정책변동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 플랫폼 경제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은 플랫폼 경제를 탄생시켰다(Frenken et al., 2020). 플랫폼 경제는 소비자

와 생산자 등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진 집단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로 특징지어

진다(Daugareilh et al., 2019). 플랫폼 경제에서 플랫폼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상품, 

서비스 및 사회적 가치의 교환을 이룸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Parker et al., 2016). 이에 플랫폼 기

업들은 앙면 혹은 다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Kenney & Zysman, 2020).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먼저, 유튜브가 사용자와 콘텐츠를 연결

하듯이 플랫폼은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 조건을 설정하되,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판매·구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Parker et al., 2016; Daugareilh et al., 2019). 둘째, 에어

비앤비(숙박)와 아마존(쇼핑)과 같이 플랫폼은 기존 사업 모델의 핵심 기능을 수용하고 확장하며

(Rahman & Thelen, 2019), 차량 대여, 돌봄 등 이전에 거래하지 않던 제품과 관계를 상품으로 거래

하기도 한다(Montalban et al., 2019). 셋째, 네트워크 효과, 즉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플랫폼에 기

업의 참여가 쏠리는 현상은 성공하는 플랫폼의 주요 특징이다. 일정량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플랫

폼에서 활동하면 양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참가자가 플랫폼으로 모이게 되며,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거래비용이 낮아진다(Frenken et al., 2020).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특성은 플랫폼의 성공을 이끄는 동시에 갖가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먼저,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시장 공정경쟁에 관한 이슈이다. 네트워크 효과는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를 등장시키며(Frenken et al., 2020), 거래 집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수반한다

(Daugareilh et al., 2019). 이에 더하여, 물품 및 서비스 거래를 통해 획득한 빅데이터는 맞춤형 추

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Smorto, 2018). 

둘째, 플랫폼이 자신의 역할을 중개자로 제한하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발생

하는 문제이다(Medzini, 2022). 플랫폼 기업은 재량으로 이용 조건을 설정하며, 플랫폼에서 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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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계약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Cioffi et 

al., 2022). 셋째, 두 번째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플랫폼은 사용자와 공급자의 이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구조적 위치에 있어 경쟁 및 노동 

조건을 사전 경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Rahman & Thelen, 2019; Kenney et al., 2020). 

마지막으로, 투명성 부족 문제이다. 검색 순위 기준, 평점 시스템, 가격 책정 등을 구현하는 알고

리즘의 투명성은 플랫폼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대부분

의 플랫폼은 알고리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Smorto, 2018).

이처럼 플랫폼의 특성은 높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여 소비자와 공급자의 거래비용을 높이고, 

착취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한다(Smorto, 2018). 이는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플랫폼 사용자와 사회 전반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Busch, 2019).

하지만 플랫폼 규제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인터넷상의 빠른 변화와 혁신에 따라 규제정책은 논

의되는 과정에서 무의미해지기도 하며(Claffy & Clark, 2014),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확대로 인해 

시장의 경쟁 양상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Ballon & Van Heesvelde, 2011). 이에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규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Finck, 

2018). 그 예로 Busch(2019)는 플랫폼의 미래 규제정책은 플랫폼의 역할을 중개자로 제한하지 않

고 자율규제의 주체 또는 규제 중개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자율규제 

넓은 의미의 규제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 규칙을 정하여 이를 위반했을 시 제재

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민간 부문, 특히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의미한다

(James, 2000).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되는데, 경제적 규제는 독점, 불완전 정보 

등 시장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이며, 사회적 규제는 노동,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이다(Joskow & Noll, 1981; Parker, 2002). 규제는 

주로 정부가 법에 규정된 행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전통적인 정부규제 방식을 따르며, 이를 어

길 시 벌금, 조치 명령, 사업 폐쇄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Den Hertog, 1999).

정부규제와 달리 자율규제는 기업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방식으로(Julia, 1996), 가

격 담합, 신규 사업 허가, 판매 할당량 등 시장경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기업 및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제정하는 규제를 의미한다(Wahyuningtyas, 2019). 자율규

제 하에서 기업은 규제의 세부 내용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규제를 어길 

시에는 합의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스스로 제재를 가한다(Black, 2001; Bartle & Vass, 2007).

자율규제는 규제의 권한이 정부에서 기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이 국가 개입으로

부터 완전히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규제는 종종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보충적 수단

으로 도입되기에(Castro, 2011), 국가 개입은 암묵적인 위협에서부터 면밀한 모니터링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Bartle & Vass, 2007). 그 예로 Baggott(1989)는 형식(공식 및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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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법적 지위(법 기반 혹은 자발적 합의), 외부인의  참여 정도(일반인, 이익집단, 정부 등)에 따라 

자율규제 방식을 분류하였다. 

자율규제는 개별 기업 단위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기관과 협회의 형태인 SRA(self-regulatory 

associations)로 구성되기도 한다. SRA는 협회 차원에서 표준개발, 모니터링, 감시 등의 자율규제

를 수행하는 방식이며(Cohen & Sundararajan, 2015), 개별 기업이나 규제기관보다 풍부한 전문 지

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낮은 비용과 유연성으로 자율규제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edzini, 

2022).

자율규제 옹호자들은 기업이 서비스를 성장시키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들에 기반하여 각종 위

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Gibbons, 1996). 즉, 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규칙을 

제정, 구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에 규제기관도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Grajzl 

& Murrell, 2007). Newman & Bach(2004)는 기업들이 자율규제를 위한 협력이 상호이익이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다수의 기업이 표준을 준수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모니터링 및 처벌 집행 시

스템이 존재할 때 자율규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자율규제를 통해 

더 신속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단 주장도 존재한다(Castro, 2011).

반면 자율규제 반대자들은 자율규제가 규제정책의 도구로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Braithwaite(1982)는 기업이 정부보다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능력에서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규제 

의지가 더 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기업은 비용을 초래하는 위반 행위를 방치할 수 있으며, 

단기적 해결책만 모색할 수도 있다. Maitland(1985)는 자율규제의 한계가 옹호자들이 간과해 온 요

인들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시장경제하에서는 관리자 재량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 목표 추구를 

기업의 이익 극대화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디지털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자율규제는 기업의 자체 시행 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된다. 플랫폼은 서비스 이

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거래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관리할 수 있다(Flew & Gillett, 

2021). 플랫폼 운영의 기본지침인 이용약관은 플랫폼에서 이용자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설정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이용약관에 명시된 조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다

(Wahyuningtyas, 2019).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규제 시행 메커니즘을 보유하더라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정부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

장 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반경쟁 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한 사전규제가 불가피한 측

면이 있기 때문이다(Flew & Gillett, 2021). 가짜뉴스, 불법 콘텐츠 노출, 정치 광고, 폭력 및 테러 표

현 등 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중의 불안과 불만이 정부규제 논의를 촉발하기도 한다

(Schlesinger, 2020). 그러나 한편으론, 온라인 서비스의 초국가적 특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결합, 

익명성, 디지털 사이클의 빠른 속도, 플랫폼의 다양성, 불투명성,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플랫폼 

정부규제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Feeley, 1999; Tessier et al., 2017).

이와 같이 최근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논쟁 속에서 정부의 플랫폼 규제 역할이 재검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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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Priest, 1997), 이에 대응해 기업은 자율규제를 내세우며 플랫폼으로 인해 촉발된 문제를 해결

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Castro, 2011).

3. 옹호연합모형(ACF)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은 Sabatier가 인과적 설명이 부족한 기존의 

정책단계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환경과 과정의 관계 및 정책과정 내부의 권력 과정과 동태

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이론적 틀이다(Sabatier, 1987; 1988). ACF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변동

과정에는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며,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서 정책

행위자들은 신념체계에 기반한 옹호연합으로 구성된다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ACF의 기본구조는 

크게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수, 신념에 입각한 옹호연합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정책하위체제, 그리고 정책변동의 핵심 경로로 구성된다(Sabatier & Weible, 2007).

1) 외부 변수

정책하위체제 내 정책행위자의 행태와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는 크게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외부 사건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변화에 저항적인 특성을 지니는 요인들

로, 갈등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자원의 기본적 분포,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가치 및 사회구조, 그

리고 기본적인 법적 구조 및 규칙이 해당한다. 이들은 정책변동을 직접 초래하기 보다는 정책하위

체제 내부 정책행위자의 자원과 제약조건에 영향을 미친다(Sabatier, 1988). 반면 역동적인 외부 

사건은 변동성이 높아 정책변동을 직접 도출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지배 집단의 

변화, 언론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 결정 및 영향이 이에 해당한다(Sabatier, 1988; 

Sabatier & Weible, 2007). 이후 수정된 ACF 모델에서는 안정적인 외부 변수와 정책하위체제의 관

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장기적 연합 기회구조가 추가되었다(Sabatier & Weible, 2007; 손화정, 

2011).

2) 정책하위체제

ACF의 주요 분석단위인 정책하위체제는 신념과 자원을 가진 옹호연합들로 구성된다. 신념은 

옹호연합을 형성하는 기반이자 정치적 행동을 촉발하는 요인으로서, 세 층위의 위계적 구조로 개

념화된다. 가장 기저의 핵심신념은 기본규범, 근본 가치의 우선순위, 존재론적 원리에 대한 시각

과 같이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근본적 신념이다. 정책핵심신념은 기저 신념이 특정 정책영역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정책 기조와 전략에 대한 신념으로, 옹호연합의 형성과 활동의 기준이 된다. 

정책핵심신념은 변동성이 낮지만 중대한 사회경제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하기도 한다. 마지막

으로 이차적 신념은 법령 해석이나 예산 배분 등 정책핵심신념의 집행에 필요한 정책 도구와 관련

한 부차적 신념으로,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은 신념이다(Sabatier & Weible, 2007; Weibl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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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9; 이승모, 2015).

정책하위체제에는 다양한 수준의 정책행위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관철시키

기 위해 정책동맹을 형성한다. 옹호연합은 국회의원, 관료, 이해관계자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철

의 삼각과 함께 전문가, 언론, 사법부 등 다양한 정책행위자로 구성된다(최성구·박용성, 2014). 옹

호연합이 형성되면 그 내부에는 자원 공유와 협력 강화가 일어나는 반면, 경쟁적 옹호연합 간에는 

정치적 갈등과 충돌의 반복적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이때 정책중개자는 옹호연합 간 정책 불일치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

는 제3의 행위자이다. 양측의 신뢰를 받고 의사결정에서 공식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지니는 정부

가 주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중개자에 의해 중재된 전략은 정책산출물로 나타나 

실질적인 정책변동을 촉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도 한다(Sabatier & Weible, 2007; 최성구·

박용성, 2014). 다만 연구들은 실제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가 중립적이기보단 특정 신념이나 정

치적 성향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Sabatier, 1988; Ingold & Varone, 2011). 특히 다

원주의 서구사회와 달리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정

부나 관료가 사실상 특정 옹호연합에 포함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서인석·조일형, 2014; 

유정호 외, 2017).

3) 정책변동의 경로

ACF는 정책변동의 네 가지 핵심 경로를 제시한다. 초기 모형은 외부적 동요 및 충격과 정책지

향학습만을 포함하였으나(Sabatier, 1988), 이후 모형에서는 내부적 충격과 협상을 통한 합의가 추

가되었다(Sabatier & Weible, 2007). 먼저 외부 충격에 의한 정책변동은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정치

체제의 변화와 같이 정책행위자의 통제권 밖에 있는 중대한 혼란 내지는 사건을 통한 경로이다. 

충격이 발생하면서 정책에 대한 대중과 정책결정자의 관심이 촉발되고, 정책하위체제 내 자원의 

이동과 권력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거나, 지배적인 옹호연합의 신념이 변화하면서 정책변동을 초

래한다. 정책지향학습은 새로운 경험과 정보의 습득으로 정책행위자의 사고와 행태에 지속적인 

변경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옹호연합이 신념을 강화 혹은 수정하게 되면서 정책변동이 발생한다. 

가령,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정책학습이 발생하며, 주로 정책 방향이나 전략과 같은 이차적 신

념에 변화가 발생한다(백승기, 2010). 내부적 충격에 따른 정책변동은 정책하위체제 내부에서 발

생한 충격 및 사건에 따라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경로이다. 새로운 정보 유입으로 옹호연합 내부에

서 자발적으로 기존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념 변화를 초래해 정책하위체제 내 자원의 재분배

와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협상을 통한 합의는 정책중개자의 중개나 전문가

포럼 등 옹호연합 간 학습과 협상이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형성됨에 따라 정책변동이 이

루어지는 경로로, 옹호연합의 교착상태에서 특히 강조된다(Sabatier & Jenkins-Smith, 1993; 

Sabatier & Weible, 2007; 유정호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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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및 ACF 모형의 적용

국내 자율규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한편에는 자율규제의 개념과 의의, 필

요성, 유형화 등 자율규제 전반의 이론적 논의를 다루는 연구들이 있으나(최성락 외, 2007), 대다

수는 플랫폼, 인터넷, 게임 등 구체적 영역을 특정하여 법적·정책적 쟁점과 함의를 제시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중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은 인터넷 영역으로, 2000년대 이후 

인터넷 포털 규제론이 등장하면서 연구들 또한 포털의 법적 지위와 규제 이슈에 주목하기 시작하

였다(황용석 외, 2007; 이민영, 2010).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연구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주로 법학과 경제학 분야에 집중된 선행연구들은 특히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의 법질서로는 플랫폼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자율규제의 법적 쟁점을 논

의하고 국내 맥락에 적합한 규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김태오, 2022; 박민수·정필문, 2002; 황성

기, 2022). 그 예로 이승민(2022)은 혁신성, 다면시장, 네트워크 효과, 구조적 독점 등 플랫폼 경제

의 특성에 따라 플랫폼 자율규제는 여러 난제를 지니며, 자율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높은 적용 분야를 선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플랫폼 규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정치과정과 갈등의 동학에 주목하였다. 최

진응(2015)과 배진아(2017)는 노무현 정부 이후 포털 관련 제도의 변화와 포털사들의 자율규제 시

도 등 각 정부 시기별 포털 규제의 흐름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최근의 연구로는 김가영 외(2021)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플랫폼 사업자, 입점 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플랫폼 규제의 입법 및 제도적 대응 동향을 분석하여국내 플랫폼 규

제의 흐름과 특징을 보여주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장기적인 정책변동과정과 외부 환경적 요인, 그리고 내부 역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

공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자율규제에 대한 입장 대립이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부 

역동을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각 행위자의 활동을 나열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치

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최초의 자율규제 정책산출을 다룬 

연구는 아직 부재하다. 따라서 보다 긴 시간적 범위를 두고 최근의 논의를 포함한 정책 변화를 전

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행위자들 간의 갈등 동학을 분석함으로써, 미시적이

고 거시적인 측면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변동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과 내적인 동태성을 통합적으로 고려

하는 ACF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김순양·이지영, 2009; 전진석, 2014). ACF를 플랫폼 규

제 정책과정 분석에 적용한 연구는 아직 없으나, 플랫폼의 특수성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놓고 자

율규제와 정부규제 사이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본 사례의 경우 옹호연합 간 경쟁 구도가 뚜렷한 

정책사례로 볼 수 있다(김태오, 2022). 또한 현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산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책하위체제 내외부 변화와 신념변화에 따른 정책변동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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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행위자들의 다양한 신념과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하며 정책변동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다차원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CF 분석틀을 기반으로 플랫

폼 규제 정책의 흐름과 동인의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ACF 이론에 기반하여 각 정부 시기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한다. 

먼저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플랫폼 규제의 정책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노무현 정부를 시작

으로 현 윤석열 정부까지의 시기로 설정하였으며, 정책과정 측면에서의 단계별 특징에 따라 정책

형성기, 정책혼란기, 정책변동기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

는 외부 변수는 안정적 외부 변수와 역동적 외부 변수로 구분하였다. 먼저 안정적 외부 변수는 본 

연구의 정책문제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규제 이슈의 기본적인 속성과 법적 구조이다. 역동

적 외부 변수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중대한 외부 사건, 지배집단의 변화로 구성된다. 

정책하위체제에는 자율규제 상위 옹호연합과 정부규제 상위 옹호연합, 그리고 각각의 하위 옹

호연합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은 각자의 신념체계에 따라 옹호연합을 구성하여 신념

을 정책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과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는 옹호연합의 자원이 형성되는 과

정이며, 자원의 강화 혹은 제약은 정책 결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옹호연

합의 자원을 구성하는 구체적 요소로 옹호연합의 응집력과 대응 역량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응집

력은 옹호연합에 속한 개별 행위자들 간의 목표와 행위가 부합하여 옹호연합이 통합된 정도를 의

미하며, 대응 역량은 신념을 실제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혹은 정부

규제의 집행 기술, 이해도, 노하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옹호연합 사이에는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중개자가 존재한다.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중개 역할을 수행하지만, 본 사례의 경우 국내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 정책중개자로서 정부

의 위치가 중립적이지 않고 특정 옹호연합에 더 가깝게 위치하거나 옹호연합에 속하는 등 상당한 

변동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하위체제 내외부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행위자들의 신념이 강화 혹은 수정되며 그 

결과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달라진다. 즉 외부적 충격, 새로운 경험,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경로로 정책행위자의 신념 변화가 일어나는 정책지향학습에 따라 정책변동의 인과적 메커

니즘이 발생하게 된다(Weible et al., 2009; Moys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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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모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정책자료, 정부 문건 및 보고서, 뉴스 기사, 선행연구 등 다양한 문헌자

료를 수집, 활용하였다. 먼저 정책자료와 정부 문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

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정보를 활용하였다. 뉴스 

기사는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에서 ‘인터넷 플랫폼 규제’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중앙지 4개(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제지 2개(매일경제, 한국경제), IT 

전문지 2개(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8개의 주요 언론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기간은 노무

현 정부(2003.02)부터 윤석열 정부(2023.11)까지이다.1)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까지 각 정부의 인터넷 포털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의 흐름과 이슈를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간의 정책갈등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 각 시기 정책하위체제 내외부의 특징과 옹호연합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

로 정책변동이 발생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주목하여 정책변동의 동인과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1) 정책형성기에 해당하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는 ‘온라인 플랫폼’ 대신 ‘인터넷 포털’을 키워드

로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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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정책형성기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시작은 인터넷 포털 규제 논쟁이 촉발된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포털의 위상이 빠르게 성장함과 동시에 시장을 선점한 대형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경쟁사업자 배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포털 규제론의 등장으로 이어졌다(김형석, 

2013). 이에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시기를 본 연구는 정책형성기로 설정하였다.

1) 외부 변수 분석

정책형성기 포털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친 안정적 외부 변수는 포털과 관련한 법적 구조를 살펴

볼 수 있다. 당시에는 포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규제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다. 노

무현 정부 이전부터 포털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해당 법만 

적용되었으며, 뉴스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상의 규제는 적용되지 않았

다(황용석 외, 2007; 최진응, 2015). 이러한 포털 사업 구분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책형성기에는 언

론 매체로서 포털 뉴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전개되었다(배진아, 2017).

역동적 외부 변수로는 2000년도 전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포털 시장의 급성장이라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규제 논의를 촉발하였다.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들은 뉴스, 주식, 부

동산, 쇼핑 등을 종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포털의 언론 미디어로서의 위상도 빠르

게 커졌다(배진아, 2017). 대형 포털들이 매출액과 이용자 측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

시에 이들이 파생하는 역기능이 부각되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론이 부상하였다. 특히 서비스 중

개자로서 포털은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 업체와도 거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들의 불공정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큰 논란의 대상이었다.

2) 옹호연합의 구성과 활동

(1) 정부규제 옹호연합의 구성과 활동 

포털 규제론이 등장하면서 정책형성기 정책하위체제에는 정책신념을 놓고 두 상위 옹호연합의 

경쟁 구도가 처음 형성되었다. 먼저 정부규제 옹호연합은 포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콘

텐츠 기업, 소상공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등과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부규제 대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신념에 

기반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전적이고 타율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책행위자들의 구체적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규제기관인 공정위는 가장 핵심적 정부규제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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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로서 매 정부에서 적극적 활동을 이어갔다.2) 공정위는 2007년 업무계획에서 포털의 독과점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포털 규제 의지를 내비쳤고(매일경제, 2007.2.12.), 5월에는 네이버, 다음 

등 6개 포털사를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착수하

였다. 그 결과 공정위는 네이버를 매출액과 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2008년 8월 최초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동아일

보, 2008.5.9.). 

공정위는 규제 활동과 함께 포털의 자발적 규제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2013년 주요 포

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의 구체적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며 포털의 자율규제 동참을 촉구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1.8.). 

국회에서는 규제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기 열린우리당에서는 「언론중재법」 개

정안이, 한나라당에서는 「신문법」과 「검색사업자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명박 정부부터는 정부규제 옹호연합인 여당(한나라당) 의원들만이 법안을 발

의하였다. 당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신문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포털을 언론사

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으나, 여당의 반대에 막혀 대부분 통과되지 못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포털이 서비스를 더욱 다각화하면서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중요

한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여당은 대기업 독과점 구조 개선의 연장선으로 포털 규제 전략을 펼쳤다

(배진아, 2017). 여당인 새누리당은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TF’를 출범시키고(한국경제, 

2013.8.9.), 포털, 소상공인, 언론사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한국경

제, 2013.10.29.). 또한 이전까진 언론 관련 법안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 시기부턴 포털의 불공정거

래를 규제하는 법안이 중심적으로 발의됐으며, 다만 여당의 반대로 실제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최진응, 2015).

한편 정부규제 옹호연합 내부에서는 포털과 거래 관계를 맺는 이해관계자들이 하위 옹호연합

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2006년 3월 26개 중소 콘텐츠 생산업체들이 대형 포털의 권력화에 맞선

다는 취지로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KICU)’를 출범하였다(전자신문, 2006.3.14.). 특히 소상공인연

합회는 네이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네이버의 아이디어 탈취, 독과점, 골목상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네이버 규제의 선봉장으로 활동하였다(전자신문, 2013.07.31.). 

다수의 소상공인 협회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높은 응집력에 기반하여, 수년간 특히 네이

버와 대립하면서 대응 역량을 키워 갔다. 이들은 2013년 NHN 피해사례 보고회 및 1인 시위, 2016

년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 출범, 2017년 인터넷 포털 불공정 행위 실

태조사 등을 통하여 규제 입법 촉구를 이어갔으며(전자신문, 2013.08.06.; 매일경제, 2013.08.26.; 

디지털타임스, 2016.10.14.), 이들의 활동은 네이버 이슈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포털사의 상생 방

2) 공정위는 정부 기관에 속하나, 청와대를 주축으로 한 정책중개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규제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역할을 구분하여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정위를 정부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정책행위자

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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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마련 등에 영향을 미쳤다.

(2) 자율규제 옹호연합의 구성과 활동 

반대 측에서는 규제 당사자인 포털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옹호연합이 형성되었다. 이들

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은 수용하면서도 기존의 법적규제에 더해지는 과도한 통제는 포털의 혁신

과 진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율규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부터는 야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규제 옹호연합에서 자율규제 옹호연

합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민주당은 여당이 포털 규제를 언론장악을 위한 통치 수단으

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정부규제를 반대했고, 포털 규제 입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분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최진응, 2015).

정부규제 옹호연합이 포털 규제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자 자율규제 옹호연합에서는 포털 업체

들이 자율규제 의지를 표명하며 규제 압력에 대항하였다. 2004년 3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

넷 자율규제 기구 ‘세이프인터넷센터’의 출범 계획을 발표하며 자율규제 추진을 본격화했다(전자

신문, 2004.2.20.). 2008년 12월에는 공정위의 포털 조사에 맞서 7개 포털사가 모여 ‘건강한 인터넷

을 위한 포털자율규제 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듬해 3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 공식 출

범하였다. 다만 이들은 KISO를 통해 연합 활동을 꾀하였지만, 초기에는 소수의 기업으로 구성되

고, 검색, 쇼핑 등 기업마다 주력 서비스가 달라 응집력이 높지 못하였다.

대신 주요 포털들은 자체적인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며 개별 활동을 이어 나갔다. 대표적으로 네

이버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들이 네이버의 사업 침투, 아이디어 탈취 등의 피해를 호소하자 2013

년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에는 네이버 서비스 상생협의체

와 벤처기업상생협의체 마련, 500억 원 규모의 벤처 창업지원펀드 조성,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실

천안이 포함되었다(매일경제, 2013.7.29.). 다만 당시 포털들은 스타트업 기술 탈취, 문어발식 시장 

확장 등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 경험이 부족하였기에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측의 요구를 대폭 반영

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등 낮은 대응 역량을 보였다.

이렇듯 정책형성기에는 정부규제 옹호연합과 자율규제 옹호연합이 내부적으로는 연대를, 옹호

연합 간에는 경쟁적 상호작용을 이어갔다. 다만 두 옹호연합 간의 협력관계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공정위와 네이버 사이의 갈등과 완화가 그 사례이다. 2008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네이버가 반발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취

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적 공방은 장기화 되었다. 그러나 2014

년 11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소송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규제 공백이 우려되자 2013년 

11월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응해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

한 동의의결제의 수용 결정을 내렸다. 포털은 일종의 자율규제인 동의의결제로 정부규제를 우회

하고자 하였고, 공정위는 법적공방으로 지연되는 정부규제 대신 자율규제로 신속한 시장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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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룰 필요성을 인지한 것이다.

3) 정책중개자

정책형성기 세 정부는 두 옹호연합 사이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하였는데, 다만 완전한 중립

보다는 사실상 정부규제 옹호연합에 조금 더 가까웠다. 정부는 포털 규제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

부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율규제를 함께 강조하였다.

먼저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공직선거법」에 인터넷 언론사 개념을 신설하고 포털을 규제 대상

인 인터넷 언론사로 규정했다. 또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서도 인터넷 신문의 언론 중재 관

련 규정을 추가하며 규제 제도화를 시도하였다(배진아, 2017). 동시에 포털의 자율규제를 유도하

기 위한 활동도 이루어졌다. 2004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2007년 문화관광부는 포털 뉴스 가이드라인인 ‘언론사·포털 간 뉴스이용 계약

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며 자율규제 실천을 권고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친시장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지녔음에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

불 정국이 촉발된 배경에 포털 아고라를 통한 여론 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판단하에 포털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최진응, 2015). 이에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포털의 부동산 직접 서비스 도입 등으로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커지자 불공

정 갑을 관계를 방지하고자 포털 규제 강화를 강조했다. 동시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검색서

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2013.10)’과 방통위의 ‘온라인 사업자의 자율점검 지원 계획(2015.6.)’이 

발표되는 등 포털의 자발적 책임을 강조하는 조치 또한 함께 이루어졌다.

2. 정책혼란기 : 문재인 정부

포털 규제 논의가 시작된 정책형성기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옹

호연합 간 각축전이 벌어진 정책 혼란의 시기였다. 특히, 2019년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

대면 배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짐과 동시에 플랫폼의 

독과점, 갑질, 소비자 피해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 정부규제 옹호연

합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자율규제 옹호연합의 대응은 더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배경하에 문재인 정부 시기는 자율규제 도입을 둘러싼 정책혼란기로 설명될 수 있다. 

1) 외부 변수 분석

정책혼란기 안정적 외부 변수는 정책영역의 기본적 속성과 법적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책문제의 기본적 속성을 살펴보면,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와 독점으로 인해 규제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의 모호한 법적 지위와 책임 소재,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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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부규제가 쉽게 현실화되기 어려운 복잡성이 존재하였다(김태오, 2022). 이에 따라 법적 구조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다양한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

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 사업자로서의 지위 외에는 뚜렷한 법적 책임이 지어지지 않

았다.

한편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역동적인 외부 사건이 국내외에서 새롭게 대두되었

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달의 민족, 우버이츠 등 비대면 배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온라

인 플랫폼의 성장세가 빨라지면서 이들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 또한 증가하였다. 또한 네이버, 카

카오 등 포털 기업들은 다각도로 사업을 확장하였고(전자신문, 2018.9.5.), 지마켓, 11번가등 온라

인 쇼핑 플랫폼들의 각축전 속에 쿠팡이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구사하며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업

을 이루었다. 그 결과 독점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함께 갑질, 사기 거래, 개인정보유출 등

의 문제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도 플랫폼 규제 논의를 불러온 역동적 외부 사건이다. 

특히 채팅앱을 통해 이뤄진 N번방 사건과 학교 폭력 사건 등은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를 불러왔다. 또한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거래된 불법 마약류가 문제가 되었으며

(한국경제, 2019.06.18.), 가수 설리의 사망 이후 인터넷 혐오와 차별적 표현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가 증가하였다(매일경제, 2018.01.23.).

해외의 플랫폼 규제 기조도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2017년 6월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7년의 조사 끝에 구글이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EU 독

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24억 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The European Commission, 2017). 

EU 집행위원회의 판결 이후 2019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는 플랫폼 중립성(neutrality) 개념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며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꾀하였다(디지털타임스, 

2017.9.17.).

2) 옹호연합의 구성과 활동 

(1) 정부규제 옹호연합의 구성과 활동 

보수정권의 연이은 집권 이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옹호연합이 재조합되었다. 문재인 정

부의 정부규제 옹호연합은 크게 국회, 공정위, 시민단체로 구성되며, 특히 여당(더불어민주당) 의

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부규제 옹호연합은 앞선 시기와 같이 플랫폼의 독점과 시장 지

배력 남용을 제어해야 한다는 신념체계에 기반하여,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앞선 보수 정권에서 민주당은 포털 규제가 정권 강화 목적에 따른 행위라며 정부규제에 반대하

는 입장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권당이 되자 규제 기조를 선회하여 정부규제에 적극적인 모

습을 보였다. 정부규제 옹호연합에 있는 여야 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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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발의에 주력하였다. 「뉴노멀법」을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

호법」을 발의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장제원(인터넷 실명제 부활), 신경민(포털 이

용자 보호), 백혜련(n번방), 김경만(유통업체 갑질 금지), 양정숙(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 

관련) 의원 등이 정부규제 법안을 발의하며 공동발의 의원들과 하위 옹호연합으로 활동하였다. 

공정위는 정부규제 옹호연합에서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로 활동

하였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

정위의 조사,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발의하였다. 이와 함께,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TF’를 꾸려 ICT 분야

의 불공정 사건과 국내외 규제 동향,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 기준 등을 논의하였으며, 플랫폼 사

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20.05.25.). 

한편 정부규제를 주장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소 위

축되어 이들의 응집력과 대응 역량이 정체되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1년 온라인 플랫폼 공정

화위원회를 구성하고(소상공인연합회, 2021.10.01),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을 비판하며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으나, 초대 회장이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지도부가 바

뀌면서 활동 동력을 다소 상실하였다. 한편 시민단체로는 참여연대가 쿠팡 PB제품 리뷰 조작, 카

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배달앱 독과점 등의 이슈를 드러내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참여연대

는 또한 공정위에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의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온

플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연대해 나갔다(참여연대, 2021.11.10.; 매일경제, 

2021.9.7.). 

(2) 자율규제 옹호연합의 구성과 활동 

자율규제 옹호연합은 플랫폼 기업 및 이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

기구(KISO) 등의 협단체, 일부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자율

규제 옹호연합은 정부규제는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란 신념체계에 기반하여, 자율

규제를 통하여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플랫폼 기업들로 구성된 자율규제 하위옹호연합은 정책혼란기에 큰 확장세를 보이며 대응 역

량을 축적해 나갔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의 민족, 쿠팡 등 배달 플랫폼이 네이버와 카카오

에 버금가는 대규모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며, 당근마켓, 무신사 등도 주요 플랫폼 기업 대열에 

합류하였다. 플랫폼 기업들이 세를 확장하자 이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옹호연합의 응집력이 

높아졌으며, 기존 플랫폼 기업이 규제 논의에 대응해가며 쌓은 노하우와 새로운 플랫폼 기업의 간

접 학습이 합쳐져 대응 역량도 증가하였다. 특히, 기업들은 자본력을 이용하여 기업 간 연대, 다수

의 협단체 구성, 공론장 마련, 단체행동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요구하였다(전자신문, 2020.05.20.).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제안서를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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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전자신문, 2021.11.08.).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들은 가짜뉴스 신고센터 개소, 청소년 유

해검색어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웹툰 연령별 등급 도입 등을 통해 플랫폼 스스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매일경제, 2018.3.29.; 전자신문, 2018.9.5.; 전자신문, 

2019.05.17.). 이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 네이버와 다음 등 소수 포털 기반 플랫폼들이 뉴스 콘텐츠 

유통, 소상공인 보호 등에 대한 규제 논의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온 것과 대조되는 행보로서 자율

규제 하위옹호연합인 플랫폼 기업들의 역량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기업 측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을 발의하며 

하위 옹호연합을 형성하였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이 업계 의

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자, 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

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정세균 국회의장도 「디지털 기반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규제 법안 발의에 맞대응하여 자율규제를 옹호하는 협단체

와 플랫폼 산업 발전 방안을 공론화하였다(디지털타임스, 2017.12.01.).

이전 정부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와 규제 논의에 크게 개입하지 않

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율규제 옹호연합으로 활동하였다. 방통위는 악

성 리뷰, 플랫폼 소비자 갑질 등 일부 문제에 한정하여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제 논의에 가담하였

으나, 불법 콘텐츠 유통, 개인정보보호 등 논란이 되었던 주요 문제들은 기업의 자율규제에 맡겨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2017년 5월 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제도'의 시범운영 제도를 도입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7.5.31.). 방심위는 플랫폼에서 

유통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자, 플랫폼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된 공동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기업들에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에 참여할 것

을 권유하였다(디지털타임스, 2018.7.3.).

3) 정책중개자

정책혼란기에는 정부와 함께 일부 의원들이 정책중개자로 등장하면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

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과기부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규제정책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청와대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상황에서도 ‘국회와 함께 

신중히 논의해 가겠다’라며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한국경제, 2021.9.9.). 과기부도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에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족회의를 여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전자신문, 2021.10.8.).

국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 출신의 여당(윤영찬, 이용우)과 야당(이영, 허은아) 일부 

의원들이 국회디지털경제혁신 연구포럼을 출범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전문적 논의를 진행해 나갔

다. 포럼에는 여야 의원 35명이 소속되었으며, 인기협 등 8개 협·단체와 학계, 전문가그룹이 자문

으로 참여하였다(전자신문, 2020.7.7.). 포럼은 규제개선 방안과 법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며 플랫폼 규제 논의가 정부규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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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의 중개역할에도 불구하고 정책혼란기에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안

이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결국 옹호연합 간 대립 구도가 이어지는 반면 특정 옹호연합에 유리한 

권력구조 개편이나 강력한 추진 동력이 발생하지도 못하면서 뚜렷한 정책산출이 없는 특징이 정

책혼란기에 나타났다.

3. 정책변동기 :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최초로 자율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윤

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할 정도로 플랫폼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플랫폼 규제 방

안을 두고 다양한 정책 변화가 발생한 윤석열 정부를 정책변동기로 설정하였다.

1) 외부 변수 분석

정책변동기의 안정적 변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기본적 속성과 법적 구조로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역동적 외부 변수로는 지배집단의 변화가 핵심적으로 작용하였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정책하위체제의 내부 동태에 큰 변동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율규제의 정책산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한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대

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취임한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생

태계의 활성화와 역동성을 위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로의 방향 전환을 예고하며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자율규제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정부, 2022), 공정위, 방통위, 과

기부 등 관계부처 과제 목표에도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명시되었다(전자신문, 

2022.7.22.).

그러나 초반 박차를 가하던 자율규제에 제동이 걸리고 정책과정에 또 다른 국면의 전환을 초래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그룹사 서비스 

전반에 장애가 발생한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의 충격이 정책행위자들의 신념 변화를 초래한 것

이다.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독점 플랫폼 기업이 시장과 사회 전반에서 지니는 지배력을 

체감하고 자율규제만으로는 독과점의 폐해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다. 플랫폼 독점 문

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다시 촉발됨에 따라 정부의 플랫폼 기업 친화적 분위기가 꺾였고, 동시에 

21대 국회 전반기에 추진되다가 정권교체 이후 중단되었던 온플법 논의가 재부상하면서 정책과정

의 양상이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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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옹호연합의 구성과 활동 

(1) 자율규제 옹호연합의 구성과 활동 

지배집단의 변화는 정책하위체제 내 옹호연합의 재구조화를 초래하였다. 먼저 자율규제 옹호

연합에는 플랫폼 기업들과 관련 협단체를 주축으로 공정위, 정부와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불공정 행

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법적 규율을 지양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정책신념을 중심으로 옹호연합을 형성하였다.

정책변동기의 주요한 특징은 이전까지 정책중개자에 가까웠던 정부가 자율규제를 공식 표방하

면서 자율규제 옹호연합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의 참여로 자율규제 옹호연합 내 결속이 강화되었

고, 자율규제가 국정과제로 공식화되면서 기재부, 과기부, 공정위, 방통위 등이 함께 플랫폼 자율

규제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가 출범하는 등 정부 행위자들 사이에도 

신념 공유와 연대적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전자신문, 2022.7.22.).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자율규제 옹호연합으로 재구성된 것도 이 시기 나타난 차이점이다. 공정

위는 이전까지 정부규제를 우선했던 것에 반해,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자율규

제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신념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부가 2022년 9월 취임 후 첫 공정위 위

원장에 시장주의 법학자인 한기정 교수를 임명하면서 공정위가 자율규제 옹호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다 선명히 보여주었다.

한편 자율규제 옹호연합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이후 결집력이 높아진 플랫폼 기업들과 관련 

협단체들이 자본력과 그동안 축적된 대응 역량에 기반해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자

율규제를 위한 내부 공감대를 확인하고 신념을 강화하는 정책지향학습이 발생하였다. 특히, 플랫

폼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행해졌던 자율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2022년 

6월 22일 과기부에 의해 마련된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민간 자율규제 기구 운영에 적극적 

참여 의지를 약속하였고(디지털타임스, 2022.6.22.), 이후 네이버, 카카오 등은 자체적인 중소상공

인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화답하였다(한겨레, 2022.6.28.). 이를 통해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정책학습을 경험하면서 옹호연합 내부 결속

이 강화되고 자율규제 추진에도 가속이 붙었다.

이후 2022년 7월 과기부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 13명, 학계, 연구기관들로 이루어진 ‘플랫폼 자

율기구 법제도 TF’를 구성해 민간 자율규제 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한겨레, 2022.07.27.). 그리고 2022년 8월 19일 마침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이하 자율기구)’가 출범하였다. 자율기구는 크게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AI 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의 4개의 분과로 이루어졌으며, 범부처, 주요 플랫폼 사업

자 및 협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자율기

구에 참여한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 등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적 상생 방안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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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해 나갔고, 관계부처도 기업의 자율규제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섰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분

야 업무계획으로 자율기구 운영 지원과 사후평가 장치 마련을 보고하였고(전자신문, 2022.8.23.), 

공정위원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중개앱 대표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자율규

제 동참을 독려하였다(한겨레, 2023.9.23.). 

 약 9개월의 논의 끝에 2023년 5월 11일 자율기구는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해 분과별 자율규제 방안을 공식 발표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23.5.11.). 그중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규제안도 함께 발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은 자율

규제의 실현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자율규제 하위옹호연합의 신념 변화 

정책변동기 초반에는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플랫폼 업계의 적극적 협조 의지가 맞물려 긴밀

한 자율규제 옹호연합이 구성되고 정책하위체제 내 이들의 상대적 우위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일부 정책행위자들 사이에서 신념 변화가 발생하

였고, 이에 따라 자율규제 옹호연합 사이에서 하위옹호연합 간의 구분이 보다 뚜렷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및 관계 부처, 여당, 그리고 플랫폼 업계 사이에서 신념이 불일치하는 지점

이 나타났다. 정부는 사태 직후 사실상의 국가 인프라 역할을 하는 카카오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

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한겨레, 2022.10.17.), 이는 자율규제의 지나친 낙관을 주의해야 

한다는 신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정부와 공정위는 자율규제의 기본적 기조는 유

지하면서도 중소기업 상생과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는 자율규제로 맡기되, 독과점 및 경쟁 제한은 

법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이분화된 규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과기부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사업

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반영된 이른바 ‘디지털 안전3법’을 시행하였다(조선일보, 

2023.3.30.; 중앙일보, 2023.7.28.). 

공정위는 2023년 1월부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을 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무료 서비스와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적용 근거도 함께 마

련하였다(한겨레, 2023.1.12.). 또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TF’에서 나온 결론을 토대로 대형 플랫

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입법화의 추진을 예고하며 규제법 마련에도 속

도를 냈다(중앙일보, 2023.5.26.).

정부의 자율규제를 지지했던 여당(국민의힘) 또한 플랫폼 기업이 자정능력을 상실할 시 정부 차

원에서 규제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변경하였고 야당과 함께 온플법 재추진을 주장하는 등 사실

상 정부규제 옹호연합과 신념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동아일보, 2022.10.17.). 국회에서는 ‘독

과점적 플랫폼의 공정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2022.12.12.)’,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공청회

(2023.3.9.)’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폴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과 입법 계획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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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카카오 사태로 촉발된 신념 변화는 자율규제 옹호연합 내부 변동을 초래했지만, 옹호연

합의 완전한 재구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

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입장이었고, 공

정위도 기업들에 자율규제 동참을 계속 독려하면서 자율규제의 기본적 기조는 유지하였다(공정거

래위원회, 2023.10.11.).

 한편, 플랫폼 기업들은 카카오 사태로 정부규제 논의가 재점화되자 자율규제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인기협은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와 국회에 글로벌 규제 흐름에 

역행하는 온플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디지털타임스, 2023.2.16.; 전자신문, 

2023.5.17.), 플랫폼 기업들도 자율기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자율규제

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다.

(3) 정부규제 옹호연합의 구성과 활동 

정부규제 옹호연합은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정권교체로 중단되

었던 온플법 논의 재개를 통해 규제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피해 소비자의 규모와 피해 유형 또한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

규제 옹호연합에서는 2022년 5월 소상공인,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법률단체 등 12개 시민

단체가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가 출범하였다(한국소비자연

맹, 2022.05.25.). 그러나 이전 시기에 비해 이들 시민단체 하위옹호연합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

조하였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파편화되면서 과거 소상공인

연합회와 같이 집단행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최승재 

전 회장이 국회에 입성하여소상공인의 요구를 대변하고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대토론회’(매일경제, 2022.12.16.)를 개최하며 정부규제를 촉구하였으나, 플랫폼 기

업들의 공동행동에 비해 활동의 지속성이 부족하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규제 하위옹호연합을 구성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것은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실효성이 없

다고 비판하였다(한겨레, 2022.10.7.). 이와 함께 민주당은 주요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2117824)」 발의를 시작으로 「온라인플

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2121273)」 등 규제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였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당차원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장 실태조

사’를 실시해 온플법의 기반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한국경제, 2023.5.29.). 

3) 정책변동의 결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산출

정책변동기에는 장기간 정부규제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이 정권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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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자율규제로 전환되는 정책변동의 과정이 전개되고, 구체적인 자율규제 정책산출이 발생하

였다.

먼저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하고 이를 통해 각 플랫폼 기업의 구체적인 자율규제안이 마련 및 도

입된 것은 정책변동기에 발생한 의미 있는 정책산출로 해석될 수 있다. 자율기구에 참여한 네이

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야놀자 등 기업들은 자체적 규제안과 가이드라인을 발

표했는데, 이는 별도의 입법이나 제도개선 없이 곧바로 현장에 도입되기에 처음으로 구체적 형태

의 자율규제 정책산출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11월 14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도 의미 있는 정책산출이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

업자단체의 자율규제 실행 근거를 수립하고,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과 확산 방안을 마련하되, 

기업의 위반 행위 시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율규제로의 정책변동 결과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 사태

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조는 갑을 관계는 자율규제로, 독과점은 정부규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분화되었다. 짧은 기간 중대한 국면 전환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정책행위자

들도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사이에서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정책산출도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혼란과 규제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상 정책형성기부터 정책변동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이때 정책변동의 요인 및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정책변동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지배집단 변화라는 외부 사건으로, 플랫폼 자율

규제를 국정과제로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자율규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었다. 정책대립 상황에서 정부가 항상 중립적 정책중개자로 있기보단 종종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국내 정책환경의 특징에 따라 정권 교체는 다수의 선행 사례에서 정책변

동의 중요한 계기로 확인된 바 있다(유정호 외, 2017; 양승일, 2022). 이는 정책과정에서 강력한 권

한을 가진 정부가 신념을 분명히 드러냄에 따라 정책하위체제 내부 구성과 권력 또한 정부가 속한 

옹호연합에 유리한 구도로 재편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율규제 옹호연합의 자원(응집력과 대응 능력)이 강화되어 옹호연합 간 활동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네이버 등 소수의 포털사가 정부규제를 주장하는 소상공인연

합회 및 정부와 대립하는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플랫폼 기업 수의 증가와 함께 자율규

제 옹호연합의 응집력과 대응 역량이 높아졌다. 반면 정부규제 하위옹호연합은 플랫폼 수가 증가

하고 관련 문제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응집력과 대응 역량이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온플법 등 

정부규제를 촉구하는 수준의 활동에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정책변동기에 발생한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정책지향학습을 통한 정책변동의 

인과적 경로를 형성하였다. 본 사례에서 정책학습의 경우 배타주의가 강한 국내에서는 정책학습

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의 지적과 같이 신념의 수정이 직접적 정책변동을 이끄는 경로로 

나타나진 않았다(유정호 외, 2017). 다만 신념이 강화되는 방향의 학습이 발생하였는데(Moy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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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배 집단의 변화와 플랫폼 기업들의 자원이 강화됨에 따라 자율규제 행위자들의 상호 간 

합의와 결속이 이루어지기 용이한 조건이 형성되었고, 옹호연합 내부 상호작용을 통해 자율규제

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신념이 강화되는 정책학습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카카

오 사태라는 외부 충격은 정치권 행위자들이 플랫폼 자율규제의 불확실성을 인지하는 또 다른 정

책학습의 경험이었고, 정책변동의 양상이 바뀌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표 1> 분석 결과 정리

시기
정책형성기 정책혼란기 정책변동기

노무현~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안정적 외부 변수
-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

- 플랫폼의 모호한 법적 지위

역동적 외부 변수
정보통신기술 발달
인터넷 포털 급성장

- 코로나19 팬데믹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확대

플랫폼 기반 사건사고 증가

보수정권 출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

정책하위체제

옹호연합 정책형성기 정책혼란기 정책변동기

정책
행위자

자율
규제

포털 기업, 야당 의원(이명박, 
박근혜 정부)

플랫폼 기업,  협단체, 일부 
국회의원

플랫폼 기업, 정부(청와대), 
공정위, 과기부, 방통위, 

여당 의원

정부
규제

국회, 공정위, 콘텐츠 
제공업체, 소상공인, 스타트업

일부 국회의원, 공정위, 
시민단체

야당 의원, 시민단체

주요 
활동

자율
규제

KISO 출범
포털사 자체 자율규제안 발표

협단체 행동 증가
기업 자율규제 활동 개시

플랫폼 친화 입법

플랫폼 자율기구 출범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안 

마련

정부
규제

공정위의 포털 시장남용 현장 
조사 실시, 네이버 대상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안 등 
국회 규제 법안 발의

한국인터넷콘텐츠연합회 출범

국회의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

공정위의 온플법 발의
온플법 통과를 위한 

시민행동

온플법 본회의 통과 촉구
규제 법안 발의 

자원

자율
규제

응집력: 낮음
대응 역량: 낮음

응집력: 높음
대응 역량: 높음

응집력: 높음
대응 역량: 높음 

정부
규제

응집력: 높음
대응 역량: 높음

응집력: 유지
대응 역량: 낮음

응집력: 유지
대응 역량: 낮음

정책중개자 정부 및 관계부처 -

↓

<정책지향학습>
정부-플랫폼 기업 

상호작용 증가

↓

<정책산출> 
자율규제안 마련 및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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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00년대 초반 포털 기업들의 성장을 시작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규제 환경의 변

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0년 간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환경과 이들이 파생하는 독과점, 이용자 

피해 등의 부작용들을 두고 강력한 정부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해 오던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자율

규제 민간기구를 공식 출범하고 자율규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부발의하

였다. 한편으론 이와 동시에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향후 플랫폼 규제 방

향을 놓고 추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안은 온라인 플랫폼 자

율규제가 공식 시행된 첫 번째 사례로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환경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ACF 모형을 기반으로 지난한 논의 끝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산출이 발

생한 정책변동의 동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념 갈등이 존재하는 정책사례에서 지배집단의 변

화와 정책지향학습은 정책변동의 중요한 인과적 경로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자율규제 정책산출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옹호연합의 변화가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였

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을 강조하며 

자율규제의 도입을 예고하면서 플랫폼 규제 정책하위체제의 구도와 내부 동태에 변동이 발생하였

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규제 옹호연합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정부규제를 강조해 온 공정

위는 정부규제 입장이 약해졌고 청와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주도적으로 자율규제 정책 방향

의 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자율규제 정책산출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옹호연합의 자원의 변화와 이에 따른 활동 양상

이 변화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플랫폼 기업들로 구성된 자율규제 옹호연합의 높아진 응집력과 

수년간 쌓아 온 대응 역량의 증가가 플랫폼 자율규제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부

까지 기업들은 인기협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정부규제 압력에 맞서 왔다. 하지만 문재

인 정부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 플랫폼 기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디지털

경제연합 등 다수의 협회가 창설되었고, 자본력을 기반으로 자율규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

행동을 이어 나갔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 권한을 지닌 정부와 자원이 강화된 플랫폼 기업들이 같은 옹호연합을 구

성하고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자율규제 신념이 강화되는 정책학습의 과정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권과 기업들 사이에 여러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고, 기업들은 가짜뉴스 신고센터, 

이용자보호위원회 등 구체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인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현재 자율규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국회에 계

류되어 있어 현재 시점에서 당장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사

항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첫째, 규제당국은 자율규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해결, 이용자 보호 등에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변동과정 분석 - 플랫폼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269

노력을 기울이는지 꾸준히 감시·감독해야 한다. Finck(2018)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대안적 규제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명성 부족, 무임승차 

및 이익 추구에 따른 약한 대응 조치 등을 감안해 정부가 규제정책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협업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며, 각종 피해들

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업 내 혹은 SRA 형태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자율

규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

만 그간 기업들은 자율규제의 도입을 주장만 해왔을 뿐 문재인 정부 이후에야 실질적이고 가시적

인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도 기업들은 시장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적합한 자율규제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공정한 시

장경쟁 관행이 유지된다면 Braithwaite(1982)가 제안한 강제적 자율규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기

업이 자율규제를 방관할 경우 자율규제 규정 준수 책임자가 이를 규제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강

제적 자율규제는 자율규제의 장점인 자발성에 내재된 한계를 방지할 수 있어 정부가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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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Policy Change Process to Online Platform Regulatory 
through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 Focusing on online platform self-regulation -

Kim, Na Ri

Oh, Seo Eun

As problems such as monopoly and overuse of power caused by online platforms arise, the 

position that strong government regulations should be promoted over the regulatory direction 

and the position that private-centered self-regulation should be introduced have been at odds. 

Amidst these debates, current government, emphasizing digital platforms as a policy focus, 

officially launched a self-regulatory private organization and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outlining the introduction of self-regulation. This marked the 

culmination of a prolonged discussion and the first policy output endorsing self-regulation for 

online platforms.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dynamics and determinants of self-regulation in the regulation of domestic online 

platform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analysis reveals that government changes, 

reinforcement of resource of the advocacy coalition favoring self-regulation, and policy-oriented 

learning have been crucial factors driving policy changes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an effective regulation on online 

platforms.

Key Words: Online platform, Digital economy, Self-regulation, ACF, Policy change process




